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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되는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두 재원의 합계는 약 160.5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입의 50%를 상회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높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재정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성만 심화시킨다는 비판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에 그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성장

과 고용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기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0~2023년 통합 재정 패널 데이터를 활용

한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

에 우선 배분되는 수요 기반 재원이므로, 단순 회귀분석으로는 교부세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에
서 교부세 배분 결정식의 잔차를 외생적 재정 충격으로 식별하고, 2단계에서 이

충격이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며, 3단계에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GRDP 성장률 및 고용률에 미치

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부세의 직접적 성장 효과와 지출 구조를 통

한 간접 효과를 분해하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별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질성 분석과 시차효과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

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지출 구조를 통제한 후에도 GRDP 성장률에 유

의한 양(+)의 효과(0.243)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

은 벤치마크 모형에서는 교부세의 성장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낙후 지역에 교부세가 집중 배분되는 제도적 특성에 따른

역인과관계가 재정 승수 효과를 상쇄한 결과이다.
둘째, 교부세 충격은 경제개발비가 아닌 사회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0.269). 이는 재량 재원이 복지 수요 충족에 우선 활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회복지비 비중은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0.107)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부세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성

장을 일부 상쇄하는 간접 경로가 확인되었다(간접효과 = -0.029, p<0.1). 다
만, 교부세의 직접적 성장 기여 효과(+0.243)가 간접 상쇄 효과를 크게 상회하

여 순 성장 효과는 양(+)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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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고보조금은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비를 유의하게 확대하나

(0.375), 고용률에는 일관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복지 매

칭에 재정이 집중되어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반영한다. 다만, 보조금의
복지 지출 효과를 통제할 경우 보조금 자체의 성장 기여는 양(+)으로 전환되어, 
문제의 본질은 재원 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용도 지정에 따른 지출 경직성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한 강건성 검증에서 교부세의 성장 효과는 양

지역군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개발비 비중이 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중의 음(-)의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복지 지출의 성장 제약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부세의 고용 효과는 성장 효과와 시간적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

인다. GRDP 성장 효과가 당해연도에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용 효과는 동

시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고 차기년도(t+1)에서야 유의한 양(+)의 효과(0.090)
가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 창출에는 사업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시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그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재정 투입만으로 고용률

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대전·세종·충남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

의 재정 구조와 산업 기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전은 자체수입 비중이

높음에도 복지 수요 압력이 이를 압도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

며,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복지 지출의 성장 제약 효과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충남은 제조업 경

기가 지역경제를 지배하여 교부세 충격의 변동성 자체가 작으며, 세종은 도시

성장 단계에 따른 세출 구조의 전환이 진행 중으로 안정적 균형 상태의 다른 지

역과 동일한 틀로 해석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교부세의 일반재원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에 성장 친화

적 재정 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간접적 인센티브 체계의 도입 등의 방안과 함께, 
국고보조금의 지출 경직성 완화를 위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성장 친화적 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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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약 40%
에 달하는 현실3)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방세 수입의 구조적 하락을 초래하여, 상당수 지자체

가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

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2025년 기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합계는 약 160.5조 원으로 지방자치

단체 전체 수입의 50%를 상회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재정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좁혀지지 않

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성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기존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지방으로 이전된 재원이 과연 지역경제 성장에 기

여하는가?’이다. Oates(1972)의 재정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

의 선호를 반영한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통해 후생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이전이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 비생산적인 선심성 지출로 연결되어 성장을 저해한다는 ‘끈끈이 효

과(Flypaper Effect) 가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지방재정 구조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일반재원)와 국고보조금(특정재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재정 총량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에 그치는지, 아
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는지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재원의 성격(자율 vs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

의 지출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3) 2025년 4월 현재 226개 시·군·구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
소지역’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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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 제도가 내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지출

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 배분의 내생성을 통제하여 순수한 재정 충격(Fiscal Shock)의
경제적 효과를 식별한다. 제도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

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 회귀분석 시 교부세와 경제성장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

가 나타나기 쉽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3단계 순차적 추

정 모형(Sequential Estimation Model)을 도입한다. 교부세 산정 공식으로 예측되

지 않는 외생적 변동분(잔차)을 식별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진정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지출 구조가 성장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유입된 재

원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경제개발비)’로 쓰이는지, 당장의 분배를 위한 ‘소비
(사회복지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달라진다. 또한, 본 연구는 지

방교부세(자율 재원)와 국고보조금(통제 재원)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행태에 미

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GRDP 성장률에 미치는 경로를

실증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구축 효과(Crowding-out)와 지방교부세의 투자

유인 효과(Crowding-in)를 검증한다.
셋째, 교부세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적 여건과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

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교부세 효과의 이

질성을 분석하고, 재정 투입과 성과 발현 간의 시차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부세
제도의 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행정구역과 재정 통계의 포괄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17개 광역자치

단체(시·도)의 지역 통합 재정 자료를 활용한다. 시·도 본청뿐만 아니라 관할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결산 자료를 모두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 규모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권(Regional Economy)으로 유입되는 공공재원의 총

량을 정확히 포착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세출 기능별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된 2010년부터 2023년까
지를 핵심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되, 외생적 충격 식별을 위한 1단계 분석에는

2005년부터의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와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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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정연방주의와 재정조

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방법론으로서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의 설계와 식별 전략을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외생적 재정 충격이 경제개발비와 사회복지비 비중 등 지출 구조에 미치

는 영향(2단계)과, 이러한 지출 구조 변화가 실질 GRDP 성장률 및 고용에 미치는

최종 효과(3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질성 분석과

시차효과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고, 대전·세종·충남에 대한 사례 분석

을 통해 전국 분석 결과의 지역별 발현 양상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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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와 지방교부세 제도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와 그 배경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행정안전부(2025)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규모는 319.9
조원에 달한다. 지방재정의 규모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 수요 증가, 지방분권 정책 추진, 지역 균형발전 사

업 확대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확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1990
년대 후반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원

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특히 참여정부(2003-2008) 시기에는 분권교부세 도입,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 강화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

정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재원도 증

가하였다.
둘째,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지출

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었다. 기초
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 사업들이 국고보

조금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되면서 지방 예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다. 
2025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9.2조원으로 전체 지방 예산의 34.1%를 차

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행정안전부, 2025).
셋째, 지역 균형발전과 SOC 투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개발 사업 예산도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낙후 지역 개발, 광역·
지역발전특구 지정,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 예산 확대에 기여하였다.
넷째, 인구 고령화, 저출산 대응, 환경 및 안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김성주·윤태섭, 2019). 특히 2000년
대 후반 이후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안전관리 강화 등의 정책적 요구가 증

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다.
<표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 총세입은 326.0
조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145.6조원(44.7%), 이전재원(교부
세+보조금)이 150.9조원(46.3%)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증가액을 보면 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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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원(6.6%)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지방세 4.3조원(3.9%), 
세외수입 3.1조원(11.1%), 지방교부세 1.4조원(2.4%)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

근 지방재정 확대가 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 2025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4 당초예산 (A) 2025 당초예산 (B) 증감 (B-A) 증감률

자체수입 

지방세 1,107,331 1,150,667 43,336 3.9

세외수입 275,113 305,644 30,531 11.1

소계 1,382,444 1,456,311 73,867 5.3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602,495 616,731 14,236 2.4

보조금 837,093 892,186 55,093 6.6

소계 1,439,588 1,508,917 69,329 4.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6,068 235,712 △356 △0.2

지방채 42,719 59,209 16,490 38.6

합계 3,100,818 3,260,149 159,331 5.1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의 이전재원, 특히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

을 보여 왔다. 국고보조금의 급증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지호, 2020).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역

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지방재정 세입 구조

지방재정의 세입은 크게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
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회계상의 분류를 넘

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직결되는 핵심적 구조이다. 자체재원은 지방정부

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그 사용에 있어 재량권이 크다. 반면, 의존재원은 중

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인데,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

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용도가

제한되고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특정재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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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25)의 2025년 예산 기준 통계에 따르면(<그림 Ⅱ-1>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319.9조원 중 자체수입은 136.2조원(42.6%)에 불과한

반면, 의존재원은 160.5조원(50.2%)으로 자체재원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약 11%는 지방채, 보전수입 등 기타 재원으로 구성된다. 자체재원 136.2조원의 내

역을 보면, 지방세가 115.1조원(전체 세입의 36.0%), 세외수입이 30.6조원(9.6%)
으로 구성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과징금 등이 포함된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67.0조원(20.9%), 국고보조금이 93.5조원(29.2%)를 차지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치면 약 160.5조원으로,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5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부세와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재원이 지방재정 운용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재원의 출처가 중앙정부라는 의미를 넘어,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 방식 자체

가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의해 근본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입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57.6%로 의존재원 비중(16.6%)보다 3배 가량

높은 반면, 전남은 자체수입 20.0%, 의존재원 54.4%로 정반대 구조를 보인다 (그
림 Ⅱ–2). 이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역별로 극심한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존재

원 비중이 70%를 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은 지방재정의 자립성이 취약하다는 점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편, 지방재정의 세입 구조 특성 중 교부세와 보조금의 성격 차이도 중요하게 살

펴봐야 할 요소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교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즉, 교부세는 일단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

면 지자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어떤 분야에든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
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것으로, 특정한 국가시책 사업을 위해 교부되며, 대부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고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행정안전부, 2025). 예를 들어, 기초연금 사업의 경우 국

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매칭되어야 하며, 이 재원은 반드시 기초연금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모는 비슷할지라도 두 재원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특정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부세는 원론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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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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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2023년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비중

(단위: %)

자료: 지방재정365 「성질별 단체별 세입결산」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보통교부세 의존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역별로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의 비

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는 교부세 의존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부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즉 재정부족액을 기

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는 구조이다.
<그림 Ⅱ-3>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의존

도 추이를 보여준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교부세 의존도가 1.4%에 불과한 반

면, 제주는 25.8%에 달한다. 경기는 6.9%로 서울 다음으로 낮고, 인천은 8.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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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7.1%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강원 33.3%, 경북 32.4%, 광주
14.8%, 전남 32.1%, 충남 25.4% 등으로 대부분 1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인다.

<그림 Ⅱ-3> 17개 시·도 지방교부세 의존도 추이 (2005-2023)

(단위: %)

자료: 지방재정365 「성질별 단체별 세입결산」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현재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재정 운

용 방식과 정책 선택의 제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과 경기

처럼 교부세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책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

지 않으며, 자체 재원만으로도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본청, 경기본청, 
화성시, 성남시 등 재정능력이 충분해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지역은 불교부 단체

로 지정되어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교부세 의

존도가 30% 이상인 지역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 규모와 산정 방식에 따라 재정

운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단순히 보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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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그림 Ⅱ-3>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년간 이러한 의존도 격차가 지속적

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2. 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착화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개별 지자체의 자구 노

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시장 실패와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인위적인 재정 개입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정조정제도이다.

가. 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제 비교

재정조정제도(fiscal equalization system)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

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Oates(1972)가 정립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민 선호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

역 간 재정력 격차와 중앙-지방 간 재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재정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첫째, 수직적 재정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

입 능력과 지출 책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Boadway and Tremblay, 2006). 대부
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 탄력성이 높고 징수가 용이한 주요

세원을 장악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교육,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 제공 책임을 진다. Sharma(2007)는 전통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 개념이 단

순히 세입-지출 격차를 측정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간 재정관계의 효

율성과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Boadway and 
Tremblay(2006)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

며,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federal-regional transfers)을 통해 각 지

역의 공공자금의 한계비용을 균등화함으로써 연방 전체의 조세 효율성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수평적 재정불균형(horizontal fiscal imbalance)은 동일 계층의 지방정부들

간에 세입 능력과 지출 수요 차이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제발전 수준, 산업
구조, 인구 밀도, 자연자원 부존 등이 상이한 지역들은 조세 기반과 행정 비용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력이 약한 지역의 주민들은 동일한

조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는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의 불형평성이 발생한다(Bird and Tarasov, 2004). 만일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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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효율적인 재정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재정조정의 방식은 크게 일반교부금(general-purpose grants)과 특정보조금

(specific-purpose grants)으로 구분된다. Oates(1972)는 일반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특정보조금은 중앙정

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지역에 관철시킬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Shah(1994)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간 재정이전 개혁을 분석하면서, 일반교부금이 특

정보조금보다 배분 공식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특정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교부되며, 지방비 매칭(local matching)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Gramlich(1977)는 실증 연구를 통해 매칭 보조금이 비매칭 보조금보다 지방정부의

해당 분야 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를 발생시킨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정치·행정 체계에 맞는 재정조

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Länderfinanzausgleich)는 수평적 재

정조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07조에 근거한 이 제도

는 전통적으로 부가가치세(VAT) 배분, 주(州) 간 직접 재정이전, 연방보충교부금
(federal supplementary grants)의 3단계 조정 과정을 통해 주 정부 간 1인당 재정

력을 평균의 95% 수준까지 조정해 왔다(Werner, 2008). 이후 2020년 개혁을 통

해, 형식적인 주(州) 간 직접적인 현금 이전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배분 비율 조

정과 연방보충교부금의 2단계 구조로 단순화되었다. 비록 외형적인 구조는 변화했

으나, 제도의 목표는 여전히 주 정부 간 1인당 재정력을 평균의 95% 이상 수준으

로 수렴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수평적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의 지방교부세(Local Allocation Tax) 제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구조

를 가진다. 일본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5개 세목(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의 일정 비율을 법정교부율로 정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보한다. 교
부액은 각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재원을 보장한다. Mochida(1998)는 일본의 지방교부세가 재정력과 지출 수요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는 정교한 제도이며, 호주의 일반재정지원(General Revenue 
Assistance)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지방교부

세 제도로 인해 1970년대까지는 강력한 재정형평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지

역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면서 형평화 효과의 강도가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호주는 재화용역세(GST) 수입 전액을 주 정부에 배분하면서, 각 주의 재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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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수요를 고려한 수평적 재정형평화(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 HFE) 원칙
을 적용한다. 호주 헌법 제96조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교

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연방교부금위원회

(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가 매년 복잡한 산식을 통해 각 주의 배분액

을 결정하는데, 이는 각 주가 “동일한 노력으로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same effort for same standard of services)”할 수 있도록 재정력을 조정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점은 GST 교부금이 일반재원(general revenue)으로 배분

되어 각 주가 용도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HFE는 재정정책

이나 실제 예산 결과를 균등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fiscal capacity)을 균등화

하는 것으로, 각 주는 여전히 독자적인 재정 정책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자율성

을 갖는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이처럼 선진국의 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재정형평화는 지방정부의 자체 세원 확충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과제이

다. Buettner(2006)는 독일 재정조정제도가 높은 한계기여율(marginal contribution 
rate)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업세율(business tax rate)을 왜곡시킨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Egger et al.(2010)도 재정조정이 기업 과세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두 축으로 구성

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특정 국가시책 사업을 위해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다 (표 Ⅱ-2). 
2025년 기준 지방교부세는 67.0조원(44.2%), 국고보조금은 84.6조원(55.8%)으로, 
국고보조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

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소득세, 법인
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9.24%를 법정교부율로 정하여

확보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재량적 결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지방

교부세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세도 자동으로 증가하

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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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정률분 교부세의 97%를 차지하며, 각 지방자치단

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된

다. 기준재정수요액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측정항

목별(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로 산정한 것이며, 기준재
정수입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보통세 수입의 80%, 경상세외수입의
80%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표 Ⅱ-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재원구성

‣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 지정, 조건 부여 가능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는 용도 지정 가능

- 소방분야에 교부세 총액의 75% 이상 사용 규정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방법

‣ 보통교부세: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후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교부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지방협력 

수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로 교부

‣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등에 따라 산정·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교부

소관 부처별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및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재원(이전재원 성격)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 p.70 

특별교부세는 정률분 교부세의 3%를 차지하며, 재해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포착되지 못한 특수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배분된다. 한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재난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교부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핵심은 재정부족액 방식이

다. 이는 각 지자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기준재
정수요액)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수입(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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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Ⅱ-4>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p.215 재인용

그러나 실제 배분 과정에서는 모든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체 재정부족액 대비 실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비율을 ‘조정
률’이라 하는데, 조정률이 100% 미만이면 지자체들의 재정부족액이 완전히 충족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근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를 보면, 2016년 89.7%에서
2017년 94.0%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73.9%까지 낮아졌다가

2022년 86.0%로 반등한 후 다시 감소하여 2025년 72.2%를 기록하였다 (국회예산
정책처, 2025). 이는 내국세 증가율이 지자체의 재정수요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교부세 규모는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2001년 12.3조원에서 2025년 67.0조원으로 25년 만에 약 5.5배 증가하였으며, 특
히 법정교부율이 19.24%로 인상된 2006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예
산정책처, 2025). <그림 Ⅱ-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2001년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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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2025년 60.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부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로 교부세 규모가 81.0조원까지 급증

하였으나, 2023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교부세도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로 인
해 추가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림 Ⅱ-5>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게 확대된 교부세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그림 Ⅱ-6>의 2025년 시·
도별 배분 현황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9.8조원(16.2%), 전남 7.7조
원(12.7%), 경남 7.0조원(11.5%), 강원 6.3조원(10.4%) 등 비수도권 지역이 상위

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은 불교부 단체로서 본청에만 491억원이 배분되며, 광역시
들도 2조원 내외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교부세가 배분된다. 이는 제1절에서 확인한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재정부족액 방식에 따라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집중 배분되면서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하

고 있음을 나타내준다4).

4) 그러나 이러한 재정형평화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배분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정력 순위가 역전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재정형평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근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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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2025년 시·도별 보통교부세 배분현황

(단위: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도출한 본 연구가 지

방교부세의 장기적 경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지방

교부세 67.0조원과 국고보조금 93.5조원을 합치면 약 160.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상회한다. 두 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

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교부세만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보조금을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

졌을 때 이것이 교부세 증가 때문인지, 보조금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의 복합

적 효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특히, 교부세와 보

조금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재정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두 재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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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경우), 교부세 계수는 실제로는 보조금의 효과를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부세와 보조금을 모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교부세와 보조금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지출 구조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교부세 증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될 수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한 국가시책 사업을 위해

교부”되며, 대부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고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행정안전부, 
202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의 34.1%(109.2조원)를 차

지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의무지출이다. 보조금 증가는 복

지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분야(성장친화적 지출, 인프라 투자 등)의 지

출을 구축(crowding-out)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출 구조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이 각각 어떤 지출 항목으로 흡수되는지를 분석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교부세의 증가가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당하는 일상적인 지출로 이어지는 반면,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복지

및 산업 전환 등을 위한 지출로 집중된다면 두 재원의 장기적 경제효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셋째,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통교부

세 의존도는 비수도권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교부세의 효과

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 의

존도가 낮은 지역은 교부세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들은 자체 재원이 풍부하

므로 교부세 증가가 추가적인 투자나 혁신을 유발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효과(substitution effect)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

역(강원, 광주, 전북 등)은 교부세가 지방 재정 운용의 핵심 기반이므로, 교부세 증

가가 실질적인 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 개발, 인프라 투자, 산업 육
성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교부세 증가라도 지역에

따라 경제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여 교

부세 의존도 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의 효

과가 재정력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단순히 교부세가 지역 경제에 미치

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넘어, 교부세와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이전재원이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분

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증적인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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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이전의 이론적 토대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Oates(1972)의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이론에서 출발한다. Oates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

민의 선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정보 우위를 갖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

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분권화의 이점을 극

대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과 책임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Oates(1999)는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논의에서 지방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Boadway and Tremblay(2006)는 수직적 재정불균형

(Vertical Fiscal Imbalance)이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정부 간

재정이전을 통해 공공자금의 한계비용을 균등화함으로써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

고 분석하였다.
한편, 재정이전의 지출 귀착과 관련하여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가 널리 논
의되어 왔다. Gramlich(1977)와 Inman(2008)은 재정이전 재원이 동일 규모의 민

간 소득 증가에 비해 공공지출로 더 크게 귀착되는 경향이 국가와 제도적 맥락을

넘어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와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2단계 분석—교
부세 충격이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한다.

나. 재정이전과 지역경제 성장: 이론적 쟁점

재정이전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한다. 
긍정론의 핵심 논거는 공공투자의 생산성 효과이다. Aschauer(1989)는 공공 인프

라 투자가 민간 생산성에 미치는 보완적 효과를 실증하여, 지방재정을 통한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공공투자

의 성장 효과를 확인하면서, 재정이전이 지방의 투자 재원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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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가 형성되었다.
반면, 부정론에서는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자체 세입 확충 유인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uettner(2006)는 독일의 재정조정 데이터를 분

석하여 재정평형화 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조세 노력을 저해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정이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자체 세원 개발이나 효율적 재정 운용

유인이 약화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해외 선행연구

가. 재정이전의 지역경제 효과

재정이전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에 관한 해외 실증 연구는 다양한 식별 전략을 통

해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Dahlberg et al.(2008)은 스웨덴의 지방정부

교부금 자료를 이용한 회귀불연속설계(RDD)를 통해, 인구 기준 교부금 변동을 준

실험 상황으로 활용하여 재정이전의 순수한 효과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교부금
증가가 지방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끈끈이 효과는 강하게 확인되었으나, 그 귀착이

투자보다는 소비적 지출에 집중됨을 보였다. 이는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생산적

투자보다 복지·행정 지출로 흡수되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며, 본 연구의 2단계 분

석에서 교부세 충격이 경제개발비가 아닌 사회복지비로 귀착되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Becker et al.(2010)은 EU 구조기금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회귀불연속설계로

분석하여, 기금 수령 지역의 성장률이 비수령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 효과는 지역의 제도적 역량과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크게 이질적으

로 나타났으며, 흡수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정이전의 성장 효과가 제한적임

을 보였다. 이러한 이질성은 본 연구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별적 효과 분석의 이

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나. 재정이전의 지출 구조 효과와 끈끈이 효과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

다. Knight(2002)는 미국 의회의 고속도로 보조금 배분을 활용하여, 특정목적 보조

금이 지방 자체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명목
상 투자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지방의 자체 투자를 대체하는 데 그쳐, 실질적
인 총투자 증가 효과는 제한적임을 보인 것이다. Smart(1998)는 매칭 보조금이 지

방 공공지출의 한계비용을 낮춤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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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매칭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복지 지

출 확대를 가속화하고, 이는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을 지적하

였다. 이들 연구의 발견은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사회복지비를 유의하게

확대하고, 지출 경직성을 통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준거가 된다.
한편, 재정이전의 시차적 고용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lgan et al.(2002)은 OECD 17개국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민간

부문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Behar and Mok(2013)은 이를

보다 광범위한 국가 표본에서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은 재정 지출의

고용 효과가 동시적 관계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
구에서 시차효과 분석을 강건성 검증의 일환으로 포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국내 선행연구

가.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국내 연구에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재정형평화 효과에 집중되어 왔

다. 황소하(2017)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현상을 분석하

여, 교부세 배분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재정력

역전 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중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재정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교

부세를 수령하지 못하는 반면, 교부세를 수령한 재정력 약 지역의 1인당 재정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재·정종필·최병호
(2009)는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모두 단기적 형평화 효과는 있으나 지역 간 장기

성장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주만수(2009)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재정조정제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

여, 교부세 배분 방식이 자체 세입 확충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
부세 수령액이 자체 세입 확충 노력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과도한 재

정이전 의존이 지방의 재정 자립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박
기묵(2006)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지역 간 재정불균형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두 재원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였으며, 일반재원인 교부세가 특정재원인

보조금보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 제고에 더 효과적임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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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성장

지방재정의 경제성장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김성주·윤
태섭(2019)은 지방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분석하여 지출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경제개발비 중심의 지출 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으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비중 확대가 지방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고보조금의 급증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잠식하고 의무지출 매

칭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재량적 투자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호, 2020).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재정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몇 가

지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재정이전의 형평화

효과 또는 자체 세입 유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기존 연구
들은 교부세 배분의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부세가
낙후 지역에 집중 배분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단순 회귀분석에서는 역인과 편

의가 발생하여 교부세의 경제 기여도가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재정이전
의 총량 효과와 지출 구조를 통한 간접 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부세 배분 공식의 제

도적 특성을 활용한 외생적 충격 식별과 3단계 순차 추정 모형을 통한 직접·간접
효과의 분해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4장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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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영향 분석 개요

1. 방법론: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 (Sequential Estimation Model)
가. 재정 형평화와 내생성의 문제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함에 있어 가장 큰 분석상의 난점은 제도

설계 자체에 내재된 내생성 문제이다. 한국의 보통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수요

기반(Need-based) 재원 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경

제적 낙후도가 심각하여 자체 세입 기반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배

분받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부세 배분액과 지역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단순 회귀분석(OLS)이나
통상적인 패널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심각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한

다. 즉, 교부세가 투입되어 성장을 견인하는 양(+)의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낙후된
지역 특성에 기인한 음(-)의 상관관계가 이를 압도하거나 상쇄하여, 교부세의 효과

가 과소 추정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있

다. 이러한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서는 재정 지출

의 진정한 승수 효과를 식별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을 제안한다. 이 모형

은 단순히 변수 간의 동시적 상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 충격의 발생(1단계) 
→ 지방정부의 지출 의사결정(2단계) → 최종적인 경제 성과(3단계)’로 이어지는

인과적 사슬을 단계별로 검증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재정의 총량적 효과뿐

만 아니라, 그 재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단계별 분석 모형의 설계

(1) 제1단계: 외생적 재정 충격의 식별

첫 번째 단계는 실제 배분된 교부세 총액 중에서 법·제도적 공식(Formula)에 의

해 결정되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제거하고, 순수한 ‘외생적 재정 충격’을 분리해내

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부세 산정 공식의 핵심 요소인 인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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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비율(), 자체수입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교부

세 배분 결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 ln  


         (식 1)

여기서 는 지역 , 연도 의 통합 재정 총세입 대비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나타

내며, 와 
는 각각 지역 고유 효과와 연도 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연도 고정효

과는 특정 연도에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교부율 변경, 전국적 재정

여건 변화 등 공통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교부세 배분 변동만을 잔

차로 추출하기 위해 포함된다.
본 연구의 핵심 식별 전략은 위 식의 추정 오차항인 잔차 를 추출하는 것이

다.  
는 인구 구조나 재정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교부

세의 변동분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예상치

못한 재원이자, 지역의 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외생적 충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잔차항을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독립적인 외생적 교부세 충격으로 정

의하고, 2단계와 3단계 분석에서는 내생성이 포함된  대신, 이 정제된 충격 변

수 를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2) 제2단계: 지출 구조의 반응 (Fiscal Behavior Analysis)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식별된 외생적 교부세 충격()이 지방정부의 세

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

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이 유입되었을 때, 지방정부가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경제개발
비)’에 할당하는지, 아니면 당장의 분배를 위한 ‘소비(사회복지비)’에 할당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 

 
  ′


                    (식 2)

위 식에서 
는 총세출 대비  기능별 지출(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의 비중을

나타낸다. 는 선형 시간 트렌드로,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구조적 증가, 
경제개발비 비중의 장기적 감소 추세 등 완만한 시계열 변화를 통제한다. 1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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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도 고정효과 
를 포함하여 추출된 는 이미 연도별 공통 거시 충격이 제

거된 상태이므로, 2, 3단계에서는 연도 고정효과 대신 시간 트렌드로 완만한 구조

적 변화를 추가 통제하였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국고보조금 비중()을 주요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를 통

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재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재원()이 지출

행태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비교·검증한다. 통제변수 ​에는 제조업 비중, 인구
규모, 고령인구비율, 자체수입 비중이 포함된다.

(3) 제3단계: 지역경제 성과 분석 (Outcome Analysis)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출 구조의 변화와 교부세 충격이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성장

(GRDP 성장률) 및 고용(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 단계는 교부세의

성장 기여도가 단순히 교부세 규모(Quantity) 때문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지출 배

분(Quality)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해(Decomposition)하는 과정이다. 제3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역경제 성장모형을 추정한다.

   



 ′

                      (식 3)

본 연구는 식 (3)의 종속변수 로 실질 GRDP 성장률과 고용률을 각각 적용하

여 두 차례 추정한다5). GRDP 성장률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의 총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고용률은 그 성과가 실제 주민의 일자리로 연결되는지를 확인

하는 노동시장 차원의 지표이다. 두 지표는 재정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양적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함

께 활용된다.
설명변수로는 2단계의 종속변수였던 지출 비중 

와 1단계의 잔차 가 동시

에 포함된다. 계수 는 지출 구성(투자 vs 소비)이 성장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나

타내며, 이를 통해 성장 및 고용 친화적인 지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한편, 계수
는 지출 구조를 통제한 후에도 남아 있는 교부세의 직접 효과를 의미한다. 만약 

가 유의하다면, 이는 투자 확대 외에도 재정 건전성 제고나 유동성 공급 등 직접적

인 경로를 통해 교부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GRDP와 고용률 간 추정 결과의 비교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5) 1, 2단계의 식별과정은 두 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생적 교부세 충격( )은 교부세 배분 공식
으로부터 추출되므로 3단계 종속변수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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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이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고용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가
능성을 시사하며, 지출 구조 개선의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2. 자료 및 변수

가. 분석자료: 지역 통합 재정 데이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은 행정구역 단위와 재정 통계의 포괄 범위

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 통합 재정(Consolidated Local Finance)’ 개념을 적용하

여 구축되었다.
첫째, 공간적 분석 단위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일부 선행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예산만을 분석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를 개별 개체로 파편화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

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직접 배

분되는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시·도 본청의 재정 자료만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경제권(Regional Economy) 전체로 유입되는 교부세의 총량을 과소평가

하게 되며, 이는 재정 지출의 파급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결산 자료와 관할구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결산 자료를

전수 합산하고, 광역-기초 간 내부 거래(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를 제거한 순

계(Net) 규모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재정 데이터의 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시하는 지방재정365의 세입·세출 결

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산 자료가 아닌 결산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계획된 수치

가 아닌 실제 집행된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등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재정 데이터와 결합하였다.
셋째, 분석 기간은 세출 기능별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된 2010년부터 2023
년까지를 핵심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08년 발생한 정부 회계기준의 대대적

개편(품목별 예산제도 → 사업별 예산제도)으로 인해 그 이전 시기의 기능별 지출

데이터는 현재와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제1단계 분석인 교부세 배분

결정식 추정에 한하여, 장기적인 배분 경향성을 포착하고 더욱 정교한 잔차(외생적
충격)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가용성이 허락하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확장

된 시계열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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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선정 근거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산출 근거는 <표 Ⅳ-1>와
같다. 모든 명목 금액 변수는 지역 간 경제 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GRDP 대
비 비중(%)이나 인구 1인당 금액, 또는 로그 변환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표 Ⅳ-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산출 근거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산출 근거 단위 출처

종속변수

실질 GRDP 

성장률

(GRDPt​−GRDPt−1​)/GRDPt−1​×100 

(2020년 기준 연쇄가격)
%

KOSIS

고용률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설명변수

지방교부세 비중
(지방교부세 합계 / 통합 재정 총세입) × 100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지방재정 365 

자료를 근거로 

저자 계산

경제개발비 비중

(경제개발비 / 통합 재정 총세출) × 100 

포함: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

사회복지비 비중
(사회복지비 / 통합 재정 총세출) × 100 

포함: 사회복지, 보건
%

통제변수 

(재정)

국고보조금 비중 (보조금 합계 / 통합 재정 총세입) × 100 %

자체수입비중
[(지방세 + 세외수입) / 통합 재정 총세입] × 

100
%

통제변수 

(경제·사회)

총인구 주민등록인구수 명

KOSIS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 주민등록 인구수) × 100 %

1인당 GRDP 실질 GRDP / 총인구 -

제조업 비중 (제조업 명목 부가가치 / 명목 GRDP) × 100 %

서비스업 비중 (서비스업 명목 부가가치 / 명목 GRDP) × 100 %

자료: 저자 작성 

(1) 종속변수: 지역경제 성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질 GRDP 성장률과 고용률을 종속

변수로 함께 사용한다. GR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분이 제거된 지역 내 부가가치 창

출 능력의 변화를 나타내며, 고용률은 그 성과가 실제 주민의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를 확인하는 노동시장 차원의 지표이다. 두 지표를 병행 분석함으로써 교부세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양적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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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재원 및 지출 구조

제1단계 분석의 핵심 변수인 지방교부세 비중은 지역 통합 재정의 총세입 결산액

대비 지방교부세의 비율로 정의한다. 제2, 3단계의 핵심 변수인 기능별 지출 비중

은 재정 지출의 성격을 ‘투자’와 ‘소비’로 구분하기 위해 재구성하였다. 인적·물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농림해
양수산’, ‘과학기술’ 분야를 합산하여 ‘경제개발비(투자적 지출)’로 정의하였으며, 소
득 보전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를 합산하여 ‘사회복지비(소비적
지출)’로 정의하였다.

(3) 통제변수: 재정 여건 및 지역 특성

통제변수에는 재정 변수로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재원인 국고보조금 비중을 포

함하여, 자율 재원인 교부세와의 효과 차이를 식별한다. 또한, 지역의 기초적인 과

세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자체수입 비중을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재정

수요와 규모의 경제를 대리하는 총인구, 복지 지출 압력을 나타내는 고령인구비율

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을 포함하였으며, 솔로우 성장 모형의 조건부 수렴 가설을

반영하기 위해 1인당 GRDP를 포함하여 선진 지역과 낙후 지역 간의 추격 효과를

통제하였다.

다. 기초통계량 (Summary Statistics)

분석 기간(2010~2023년) 동안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은 <표 Ⅳ-2>와 같다.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약 2.96%였으며, -9.61%에서
25.73%까지 지역별·시기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핵심 변수인 지방교부세 비중

은 평균 19.06%이나, 최소 0.99%(서울 등 수도권)에서 최대 40.43%(강원·전남
등)까지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

기 위해 차등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 자립도를 대리하는 자체수입 비중

역시 최소 17.47%에서 최대 85.09%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출 구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중(평균 32.31%)이 경제개발비 비중(평
균 25.65%)을 상회하여, 지방재정의 구조가 투자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되

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 간의 기초적인 상관관계와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우선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그림 Ⅳ-1>)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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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share_tax_ratio)와 자체수입 비중(own_ratio) 간에는 -0.72의 매우 강한 음(-)
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이는 재정력이 취약하여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중
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의 지방교부세 제도

가 '재정 형평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뒷받침한다.
반면,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인 지역경제 성장률(grdp_growth)과 교부세 의존

도 간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깝거나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교부세 비중

이 높다고 해서 성장이 촉진되거나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수 간에 보다

복잡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Ⅳ-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2010~2023)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실질GRDP 성장률 234 2.96 3.19 -9.61 25.73

고용률 231 60.77 2.94 54.3 70.9

지방교부세비중 234 19.06 10.83 0.99 40.43

경제개발비비중 234 25.65 6.95 12.86 49.23

사회복지비비중 234 32.31 8.36 16.67 52.95

국고보조금비중 234 21.47 4.44 8.36 33.36

자체수입비중 234 41.72 15.32 17.47 85.09

총인구(ln) 234 14.57 0.83 11.96 16.43

고령인구비율 234 15.04 4.14 6.82 26.1

제조업비중 217 25.78 14.23 2.73 56.93

1인당GRDP (ln) 234 3.58 0.28 3.01 4.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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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교부세 의존도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시각화한 산포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림 Ⅳ-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

를 통합(Pooled)하여 도출한 회귀선(붉은 실선)은 기울기가 0에 가까운 수평 형태

를 띠고 있다. 얼핏 보면 이는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부세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

은 결과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부세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수요기반 재원이므로, 교부세 수령액이 많은 지역은

애초에 성장 잠재력이 낮은 지역일 확률이 높다. 즉, 재정력 부족에 따른 교부세 배

분(제도적 요인)과 교부세 배분에 따른 성장 효과(재정 승수 효과)가 서로 상쇄되

어, 단순 관찰만으로는 교부세의 진정한 인과적 효과가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부세와 GRDP 성장률 간의 관계는 지방교부세를 1인당 지방교부세액으

로 대체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인당 지

방교부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상승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세하게 우하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Ⅳ-2> 교부세 의존도와 GRDP 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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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1인당 지방교부세액와 GRDP 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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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결과

1. 3단계 순차적 추정 결과

가. 벤치마크 모형: 패널 회귀분석 결과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17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Ⅴ-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부세가 GRDP 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자체
수입 비중 및 인구 규모, 산업구조)를 통제하고 교부세 의존도와 1인당 교부세 규

모를 각각 모형에 포함시키고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모형 (1)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의존도의 회귀계수는 0.045로 양(+)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모형 (2)에서 1인당 교부세액(로
그)의 계수는 1.506으로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교부세의 절대적 규모가 클수록 지역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

나, 교부세 배분의 내생성—낙후 지역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 구조—이 통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정이므로 인과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Ⅴ-1> 벤치마크 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1) 

GRDP 성장률

(2) 

GRDP 성장률

지방교부세 의존도
0.045

(0.065)

1인당 교부세액(ln)
1.506***

(0.716)

자체수입 비중
0.009

(0.045)

0.031

(0.044)

인구 규모(ln)
-12.923***

(2.298)

-10.602***

(2.802)

제조업 비중
0.285*** 

(0.076)

0.274*** 

(0.075)

관측치(Observations) 281 281

결정계수(R2) 0.199 0.212

수정 결정계수(Adj. R2) 0.081 0.096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2026-01-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32 -

반면, 통제변수들의 결과는 매우 명확하다. 제조업 비중은 두 모형 모두에서

0.274~0.285 수준의 계수와 1% 미만의 유의수준(p<0.001)을 보이며 지역경제 성

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규모는 -10.6~-12.9 수준의
큰 음(-)의 계수를 보여, 인구 규모가 큰 광역 지자체일수록 성장률 수치 자체는

낮아지는 ‘규모의 효과’가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벤치마크 모형의 추정 결과는 교부세 자체가 효과가 없다기보다,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교부세가 집중된다”는 역인과관계에 의해 재정 승수 효과가 상쇄되

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부세의 진정한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 요인을 제거한 '순수 외생적 충격'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 제1단계 분석: 외생적 재정충격()의 식별

앞서 벤치마크 모형 분석을 통해, 교부세와 성장률 간의 관계가 내생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

한 첫 번째 단계로, 교부세 배분 결정식(식 1)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요인

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수한 재정 충격을 식별한다.
교부세 배분 결정식은 인구 규모, 고령화율, 자체수입 비중 등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의 핵심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

다. 추정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분석 결과, 인구 규모의 계수는 -10.080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인구 규

모가 클수록 상대적인 교부세 의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율
은 양(+)의 방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체수입 비중은

-0.2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결과로, 연
도별 공통 충격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역 내 자체수입 비중의 시계열적 변화가 교부

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낮은 결정계수가 시사하듯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 상당 부분 존재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식별 전략에 있어 오히려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결정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잔차가 크다는 것은 모형으로부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외생적

충격의 변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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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제1단계 교부세 배분 결정식 추정 결과

종속변수 지방교부세 의존도

인구 규모(ln)
-10.080* 

(5.517)

고령화율
0.064

(0.449)

자체수입 비중
-0.232***

(0.072)

관측치(Observations) 298

결정계수(R2) 0.300

수정 결정계수(Adj. R2) 0.204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외생적 재정충격은 <표 Ⅴ-2>로 추정된 지방교부세 의존

도 결정식에서 도출되는 예측값을 벗어나는 부분, 즉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

( 
)로 정의할 수 있다. 추출된 외생적 재정충격의 시계열적 패턴과

변동성은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교부세 충격의 분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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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은 17개 시·도의 연도별 잔차 흐름을 개별 실선(회색 실선)과 전체

추세선(파란색 실선)으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파란색 수평선이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0 근방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다는 점은, 1단계 추정에서 연도 고정효

과를 포함함으로써 연도별 공통 거시 충격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즉, 특정 시기의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 변화가 잔차에 체계적으

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배경에 얽혀 있는 회색 실선들은 각 지자체가 연도별 공통 요인과 무관하

게 경험한 ‘지역 고유의 교부세 충격’을 나타낸다.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클수록 해당 지역이 그 해에 예측보다 더 많이(양의 잔차) 혹은 더 적게(음의 잔

차) 교부세를 배분받았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연도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충격의 방

향과 크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별 이질성(Heterogeneity)은 2, 3단
계 패널 회귀분석에서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변동성을 제공한다.

다. 제2단계 분석: 지방재정 지출 구조의 반응

제2단계 분석에서는 제1단계에서 식별된 외생적 재정 충격()이 유입되었을

때, 지방정부의 예산 배분 의사결정, 즉 세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지출 유형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적 지출(경제개발
비)과 당장의 분배를 위한 소비적 지출(사회복지비)로 구분하여, 재량 재원인 교부

세가 유입될 때 지방정부가 어떤 유형의 지출을 우선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 또한, 재원의 성격(자율 vs 통제)에 따른 지출 행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용도 지정 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비율(subsidy_ratio)과 비교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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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제2단계 분석 결과: 지출 구조의 반응

종속변수
(1) 

경제개발비 비중

(2)

사회복지비 비중

교부세 충격 ( )
-0.002

(0.117)

0.269***

(0.085)

국고보조금 비중
-0.111

(0.069)

0.375***

(0.095)

제조업 비중
-0.099

(0.086)

0.063

(0.052)

인구 규모 (ln)
-40.292***

(5.962)

17.905***

(5.507)

고령인구비율
-2.199***

(0.603)

1.100*

(0.665)

자체수입 비율
0.053*

(0.028)

-0.152***

(0.025)

시간 트렌드()
0.622

(0.294)

-0.047

(0.389)

관측치(Observations) 217 217

결정계수(R2) 0.832 0.880

수정 결정계수(Adj. R2) 0.811 0.866

F-stat 136.105*** 202.921***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Ⅴ-3>의 추정 결과는 지방재정의 재원 성격이 지출 구조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여준다. 외생적 교부세 충격은 경제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269, p<0.01). 즉,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교부세 충격이 총세입 대비 1%p 발
생할 때,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69%p 상승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진 일반재원이 확보될 경우, 이를 생산적 투자보다는

복지 수요 충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

는 재정이전 재원이 민간 소득 증가와 달리 공공지출에 불균형적으로 귀착되는 끈

끈이 효과(Flypaper Effect)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Gramlich, 1977). 즉, 교부
세라는 외부 재원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를 통한 세수 확대와 유사한 규모로 유

입되더라도, 그 지출 귀착이 투자보다 복지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국의 지방재정에

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사회복지비 비중에 뚜렷한 양(+)의 영향(0.375)을 보였
으나, 경제개발비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
보조금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의무지출 매칭에 투입되어, 지
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복지 분야에 묶어두는 고착 효과(Lock-in Effect)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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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중심의 재정 지원은 복지 지출을 강제적으로 확대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투자적 지출의 여력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
한편, 통제변수 분석을 통해 인구 구조에 따른 예산 제약이 확인되었다. 인구 규

모가 크고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압력이 거세져 투자적

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체수입 비율은 경제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양(+)의 효과(0.053)를 보여,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자적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자체수입 비율은 사회복지비 비

중에 유의한 음(-)의 영향(-0.15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세입 기
반이 탄탄한 지역일수록 사회복지비 비중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재정 자립도

가 지출 구조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제2단계 분석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사회복지비를 늘리는 방

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경로와 성격은 다르다. 교부세 충격은 경제개발비보다 사회

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금 역시 사회복지

비와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자체수입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비

중이 낮게 나타나, 재정 자립도가 지출 구조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재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투자적 지

출의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교부세의 성장 기여 경로가 지

출 구조 변화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작동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라. 제3단계 분석: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 효과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확인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실질 GRDP 성장
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기여도가 단순히 재원 투입의 총량 때문인지, 아니면 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한 간

접 경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차원에서 분해하기 위함이다. 
GRDP 성장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4>에, 고용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Ⅴ-4>의 분석 결과는 외생적 교부세 충격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경로를 동시에 보여준다. 기본모형(1열)에서 교부세 충격은 양(+)의
방향(0.211)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장모형(2열)에서 지출
구조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교부세 충격의 계수는 0.243으로 유의해지며, 동
시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성장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0.10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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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제3단계 분석 결과(1): 지출 구조와 교부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실질 GRDP 성장률

모형 (1) 기본모형 (2) 확장모형

교부세 충격 ( )
0.211

(0.128)

0.243*

(0.134)

국고보조금 비중
0.005

(0.039)

0.082*

(0.042)

경제개발비 비중
0.094

(0.092)

사회복지비 비중
-0.107**

(0.052)

1인당 GRDP (ln)
12.536***

(3.266)

12.104***

(3.486)

고용률
0.060

(0.212)

0.066

(0.218)

인구규모(ln)
-12.436*

(6.866)

-11.172

(7.077)

시간 트렌드()
-0.533***

(0.066)

-0.366***

(0.096)

관측치(Observations) 231 231

결정계수(R2) 0.193 0.204

수정 결정계수(Adj. R2) 0.107 0.112

F-stat 8.271*** 6.61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간 교부세 계수의 변화는 사회복지비라는 매개 경로의 존재

를 시사한다. 즉, 기본모형에서는 교부세의 직접 효과와 사회복지비를 통한 부정적

간접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유의성이 약했으나, 사회복지비를 통제한 확장모형에서

는 직접 효과가 보다 선명하게 식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2단계 분석 결과와 결합할 때 더욱 구체화된다. 2단계에서 교부세
충격은 사회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3단계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다시 성장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이는 교부세가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일부 상쇄하는 간접 경로가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비를 통한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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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1982; Baron & Kenny, 1986). 간접효과는 2단계의 교부세 충격 계수

()와 3단계의 사회복지비 계수()의 곱으로 정의되며, 그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간접 


∙




∙


추정 결과, 간접효과는 ×
 × 로 산출되었

으며, 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즉, 직
접 효과(+0.243)가 간접 효과(-0.029)를 크게 상회하여, 교부세의 순 성장 효과

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고보조금 비중은 기본모형에서는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확장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0.082)를 보였다. 
이는 복지 지출이라는 부정적 경로를 통제하고 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자체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모형 구조에서 종속변수를 고용률로 교체한 분석 결과는 <표

V-5>에 제시된 바와 같다. GRDP 분석과 달리 교부세 충격은 두 모형 모두에서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 유

입이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는 기여하지만, 그 성과가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고용률에 유의한 음(-)의
효과(기본모형: -0.143, 확장모형: -0.127)를 일관되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국

고보조금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며, 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용 창출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확장모형에서는 경제개발비 비중이 고용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

(-0.079**)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개발비 지출이 고용 확대보다는 자본집약적 방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나, 본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교부세는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
는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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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제3단계 분석 결과(2): 지출 구조와 교부세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고용률

모형 (1) 기본모형 (2) 확장모형

교부세 충격 ( )
0.030

(0.062)

0.047

(0.057)

국고보조금 비중
-0.143**

(0.036)

-0.127***

(0.043)

경제개발비 비중
-0.079**

(0.039)

사회복지비 비중
-0.068

(0.044)

1인당 GRDP (ln)
8.553***

(2.127)

8.966***

(2.009)

인구규모(ln)
3.123

(3.919)

3.043

(3.105)

시간 트렌드()
0.064

(0.060)

0.057

(0.069)

관측치(Observations) 231 231

결정계수(R2) 0.646 0.659

수정 결정계수(Adj. R2) 0.610 0.621

F-stat 76.299*** 57.221***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2. 강건성 검증

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이질성 분석

전국 단위 분석에서 확인된 교부세와 지출 구조의 효과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

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

권(그 외 14개 시·도)으로 구분하여 3단계 확장 모형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Ⅴ-6>에 제시하였다.
<표 Ⅴ-6>의 GRDP 성장률 분석 결과를 보면, 외생적 교부세 충격은 수도권

(0.350, p<0.05)과 비수도권(0.291, p<0.1)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

였다. 전국 단위 분석(표 Ⅴ-4 확장모형)에서 교부세 충격의 계수가 0.24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교부세의 성장 기여 효과가 표본을 분할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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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히려 수도권에서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출 구조 변수에서는 전국 분석의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이한 패턴이

합쳐진 것임이 드러났다. 전국 분석에서 경제개발비 비중이 비유의(0.094)했던 것

은, 수도권에서의 유의한 양(+)의 효과(0.396, p<0.05)와 비수도권에서의 비유의

(0.039)가 상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국 분석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유

의한 음(-)의 효과(-0.107)를 보인 것은 주로 비수도권(-0.099, p<0.05)에서 기

인하며, 수도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0.059). 이는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복지 지출의 성장 제약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6> 강건성 검증: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이질성 분석

종속변수

실질 GRDP 성장률 고용률

(1) 수도권 (2) 비수도권 (1) 수도권 (2) 비수도권

교부세 충격 (
)

0.350**

(0.151)

0.291*

(0.155)

-0.156***

(0.043)

0.065

(0.058)

국고보조금 비중
-0.204

(0.245)

0.076

(0.047)

-0.232***

(0.046)

-0.085**

(0.043)

경제개발비 비중
0.396**

(0.196)

0.039

(0.094)

0.040

(0.037)

-0.077*

(0.044)

사회복지비 비중
-0.059

(0.147)

-0.099**

(0.047)

0.106***

(0.022)

-0.086

(0.056)

1인당 GRDP (ln)
35.841***

(2.778)

9.841**

(3.902)

-1.450

(2.656)

10.330***

(2.107)

고용률
-0.744

(0.545)

0.189

(0.254)
- -

인구규모(ln)
-2.963

(13.309)

-12.725

(7.861)

11.523***

(2.656)

2.557

(3.993)

시간 트렌드()
-0.584

(0.420)

-0.410***

(0.101)

0.186*

(0.111)

0.051

(0.083)

관측치(Observations) 42 189 42 189

결정계수(R2) 0.389 0.208 0.728 0.686

수정 결정계수(Adj. R2) 0.193 0.109 0.652 0.648

F-stat 2.472** 5.496*** 12.254*** 52.397***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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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의 고용률 분석 결과에서는 GRDP 분석과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국 분석(표 Ⅴ-5 확장모형)에서 교부세 충격이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0.047, 비유의)과 달리, 표본을 분할하면 수도권에서 유의한 음(-)의 효

과(-0.156, p<0.01)가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 교부세가 GRDP 성장에는 기여

하지만 고용률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며, 추가 재

원이 자본집약적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교부세 충격

이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0.065, 비유의), 전국 분석의 결과와 일관

된다.
한편, 국고보조금 비중의 고용 억제 효과는 전국 분석(표 Ⅴ-5)에서 일관되게 확

인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인데, 표본을 분할하더라도 수도권(-0.232, p<0.01)과
비수도권(-0.085, p<0.05) 모두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재

정 구조가 고용 창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지역 유형과 무관하게 강건함을

뒷받침한다. 다만, 수도권 분석(N=42)은 관측치가 제한적이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다.

나. 시차효과 분석

본 분석의 핵심 모형은 교부세 충격과 지역경제 성과 간의 동시적

(contemporaneous) 관계를 추정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집행

시점과 성과 발현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프
라 투자는 건설 기간을 거쳐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복지 지출 역시 소비 파급

경로를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고용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종속변수를 차기년도(t+1)의 실질 GRDP 성장률 및 고용률로 교체

하여, 교부세 충격과 지출 구조의 시차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Ⅴ
-7>에 제시하였다.

<표 Ⅴ-7>의 GRDP 성장률 시차효과를 살펴보면, 교부세 충격은 차년도 성장률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075, 비유의). 본
분석(표 Ⅴ-4 확장모형)에서 교부세 충격이 동시적 성장률에 유의한 양(+)의 효

과(0.243)를 보인 것과 대비하면, 교부세의 성장 효과는 주로 동시적 경로를 통해

발현되며 1년의 시차를 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비중은 차년도 성장률에서는 유

의한 양(+)의 효과(0.231, p<0.01)를 보였으며, 경제개발비 비중은 유의한 음(-)
의 효과(-0.294, p<0.1)를 보였다. 

<표 Ⅴ-7>의 고용률 시차효과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본 분석

(표 Ⅴ-5 확장모형)에서 교부세 충격이 동시적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던 것(0.047, 비유의)과 달리, 차년도 고용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



2026-01-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42 -

(0.090, p<0.1)가 확인되었다. 이는 교부세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으
로 발현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을 시사한다. 재정 투입이 사업

계획 수립, 집행,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러한 시차적 고용 효과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결과이다. 또한, 본 분석에

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동시적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차년도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0.186, p<0.01)가 나타났다. 경제개발비 비중

역시 차년도 고용률에 유의한 음(-)의 효과(-0.211, p<0.01)를 보여, 지출 구조

의 고용 효과가 상당 부분 시차를 두고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공공투자가 노동시장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발

견(Algan et al., 2002; Behar and Mok, 2013)과 맥을 같이하며, 사회복지비의 경

우에는 이전지출 확대가 유보임금 상승을 통해 노동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시차적 고용 효과의 구체적인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Ⅴ-7> 강건성 검증: 시차효과 분석 (t+1기)

종속변수
실질 GRDP 성장률 

(t+1)

고용률

(t+1)

교부세 충격 ( )
0.075

(0.124)

0.090*

(0.053)

국고보조금 비중
0.231***

(0.069)

-0.028

(0.041)

경제개발비 비중
-0.294*

(0.151)

-0.211***

(0.047)

사회복지비 비중
-0.089

(0.123)

-0.186***

(0.034)

1인당 GRDP (ln)
-7.014*

(3.827)

8.253***

(1.611)

고용률
0.087

(0.134)

인구규모(ln)
-12.026**

(5.437)

1.767

(2.540)

시간 트렌드()
-0.186

(0.164)

0.051

(0.070)

관측치(Observations) 214 215

결정계수(R2) 0.222 0.602

수정 결정계수(Adj. R2) 0.123 0.554

F-stat 6.729*** 41.305***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지역 단위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E)임

       2) 지역 고정효과 포함됨

       3)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지방교부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43 -

3. 대전·세종·충남 지역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된 전국 단위 실증분석의 결과를 대전·세종·충남에 적용하

여 해석한다. 세 지역은 동일한 광역 경제권에 속하면서도 재정 구조, 산업 기반, 
인구 구성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의 광역시, 충남은 제
조업 기반의 도 단위 지역, 세종은 행정수도 건설이 진행 중인 신생 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이질성은 교부세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발현

되는지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가. 대전·세종·충남의 재정 구조와 세출 특성

우선, 세 지역의 재정구조와 세출 특성을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와 이전재원 의존

구조에서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표 Ⅴ-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전은 교

부세 의존도(14.7%)가 전국 평균(19.1%)을 하회하고 자체수입 비중(46.6%)이 높

아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양호하다. 반면 충남은 교부세 의존도(26.0%)가 전

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자체수입 비중(35.0%)은 전국 평균(41.7%)을 하회하여

이전재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다. 세종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세수 기반의 급

속한 확충으로 교부세 의존도가 2014년 17.6%에서 2018~2019년 4.1%까지 급락

한 후 2023년 7.1%로 소폭 반등하는 독특한 궤적을 보인다.

<표 Ⅴ-8> 충청권 주요 변수 기술통계 (대전·세종·충남 vs 전국 평균)

구분 지표 대전 세종 충남 전국평균

재정 구조

교부세 의존도(%) 14.7 7.7 26.0 19.1

자체수입 비중(%) 46.6 46.4 35.0 41.7

국고보조금 비중(%) 22.3 17.5 21.4 21.5

세출 구조
경제개발비 비중(%) 17.9 32.8 30.7 25.6

사회복지비 비중(%) 42.5 23.5 26.9 32.3

경제 성과
GRDP 성장률(%) 2.8 7.1 3.4 3.0

고용률(%) 59.2 62.7 62.6 60.8

구조 변수
고령인구비율(%) 12.2 10.3 17.4 15.0

제조업 비중(%) 15.3 20.1 46.2 25.8

   주: 1) 재정·세출 구조, 고용률, 고령인구비율, 제조업 비중은 각 연도 값의 기간 평균(2010~2023년)   

세종은 2014~2023년 평균

       2) GRDP 성장률은 각 연도 실질 성장률의 산술 평균

 자료: 지방재정365 세입·세출 결산, 통계청 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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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인 두 이전재원—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구성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대전은 교부세 의존도는 낮으나 국고보조금 비중(22.3%)
이 전국 평균(21.5%)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V장 1절의 제2단계 분석에

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사회복지비를 유의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0.375) 점에
비추어 보면, 대전의 높은 사회복지비 비중(42.5%)은 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 의존

구조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충남은 국고보조금 비중

(21.4%)이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두 이전재원을 합산한 전

체 이전재원 의존도가 세 지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재정 구조의 차이는 세출 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V-9>). 대전
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34.9%(2010년)에서 49.8%(2023년)로 14.9%p 상승하였으
며, 같은 기간 경제개발비 비중은 23.7%에서 13.9%로 9.8%p 하락하였다. 제2단계
분석에서 자체수입 비율이 경제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양(+)의 효과(0.053)를, 사
회복지비 비중에 유의한 음(-)의 효과(-0.152)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전
은 자체수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어, 복지 수요의 압력이 재정 자립도의 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충남은 경제개발비 비중(30.7%)이 전국 평균(25.6%)보다 높고 사회복지비
비중(26.9%)은 전국 평균(32.3%)을 하회한다. 이는 천안·아산 등 제조업 거점 도

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이며, 제조업 비중이

46.2%로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다만, 고령인구비율이
14.9%(2010년)에서 21.3%(2023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비중

역시 22.2%에서 30.5%로 8.3%p 증가하여, 현재의 투자 친화적 세출 구조가 복지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표 Ⅴ-9> 충청권 주요 변수 기술통계 (대전·세종·충남 vs 전국 평균)

지표 지역 2010년주) 2023년 변화(%p)

사회복지비 비중(%)

대전 34.9 49.8 14.9

충남 22.2 30.5 8.3

세종 16.7 26.9 10.2

경제개발비 비중(%)

대전 23.7 13.9 -9.8

충남 34.7 28.5 -6.2

세종 49.2 23.1 -26.1

고령인구비율(%)

대전 8.7 17.0 8.3

충남 14.9 21.3 6.5

세종 12.7 11.0 -1.7

   주: 세종은 2014년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 세입·세출 결산, 통계청 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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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은 다른 두 지역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패턴을 보인다. 도시 건설 초기

경제개발비 비중이 49.2%(2014년)에 달하였으나 2023년 23.1%로 26.1%p 하락하
는 한편, 사회복지비 비중은 16.7%에서 26.9%로 상승하여, 건설 투자 중심에서 정

주 서비스 중심으로의 세출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구 유입 초기에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재원이 집중되나, 정주 인구가 안정화됨에 따라 복지·교육 등
생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의 전형적인 재정 주기를 반영한다. 세종의 고

령인구비율(10.3%)은 전국 평균(15.0%)을 크게 하회하여 당분간 복지 지출 압력

이 대전·충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초기 이주 인구의 동시적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나. GRDP 성장률과 교부세 충격의 관계

V장 1절의 제3단계 분석에서 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양

(+)의 직접 효과(0.243)를 보이는 한편,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를 통해 성장을

일부 상쇄하는 간접 경로(-0.029)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비 비중의 음(-)
의 성장 효과(-0.107)는 주로 비수도권(-0.099, p<0.05)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대전·세종·충남에 비추어 보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에 따라

교부세의 성장 경로가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3.0%)을
상회(3.4%)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부세의 효과라기보다 제조업 경기에 의해 지

배되는 측면이 강하다. 1단계에서 추출된 교부세 충격(잔차)의 변동성이 충남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표준편차 0.85, 전국 1.52), 교부세 배분 공식이 충남의 재정 구

조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제 성장이 교부세보다 제조업 경

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반면, 대전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42.5%)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 복지 지출 성장 제약 효과가 집약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고보조
금 비중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사회복지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대전의 복지 지출 확대가 국고보조금 매칭 의무뿐 아니라 고령화 등 자체적

인 복지 수요 증가에 의해서도 견인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대전은 제

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15.3%)이 낮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지 지출의 성장 제약 효과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다른 비수도권 지

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

스업 세분류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세종은 기간 평균 GRDP 성장률이 7.1%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으나, 이는 행정수

도 건설 초기의 높은 성장률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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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출 구조는 경제개발비 중심에서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

며, 교부세 충격의 변동성(표준편차 2.36)이 전국 평균(1.52)을 크게 상회하여 교

부세 배분 공식이 세종의 급격한 재정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세종의 경우, 성장률과 교부세 충격 간의

관계를 안정적 균형 상태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고용 효과

앞서 제1절의 고용률 분석에서는 교부세의 동시적(t기)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

나, 시차효과 분석에서 차기년도(t+1) 고용률에 유의한 양(+)의 효과(0.090)가 확
인되었다. 이는 교부세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사
업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거쳐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국고보조금 비중은 고용률에 일관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두 이전재원의 고용 효과가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전국 분석 결과를

대전·세종·충남에 비추어 살펴본다.
<표 Ⅴ-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전의 고용률은 분석 기간 평균 59.2%로
전국 평균(60.8%)을 하회하며, 충남은 62.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세종은 행

정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부문 고용 유입으로 고용률이 61.2%(2014년)에서
64.6%(2023년)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직접 유입이 지배적이어서 교

부세 충격의 고용 효과를 여타 지역과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사회복지비 비중을 고려할 때, 전국
분석에서 확인된 국고보조금의 고용 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고용 구조에 대한 추가 분석

이 필요하다. 반면, 충남에서는 고용이 제조업 경기 변동에 의해 주도되어, 교부세
충격과 고용률 간의 뚜렷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소결
본 장의 실증분석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 외생적 충격 식별과 다단계 메커니즘 검증을 통해 실증적 해답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지출 구조를 통제한 후에도 GRDP 성장률에 유의

한 양(+)의 효과(0.243)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부세 배분의 내생성

을 통제하지 않은 벤치마크 모형에서 나타나는 비유의 결과가 역인과관계에 의한

통계적 착시임을 보여주며, 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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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교부세의 양(+)의 성

장 효과는 양 지역군 모두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다만, 시차분석에서 차기년도

GRDP 성장률에 대한 교부세 충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부세
의 성장 기여 효과는 주로 당해연도에 발현되며 차기년도까지 지속되지는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부세 충격은 사회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269),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재량 재원이 확보될 경우 이를 복지 수요 충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회복지비 비중은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

(-0.107)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부세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일

부 상쇄하는 간접 경로가 존재함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간접효과 = 
-0.029, p<0.1). 다만, 직접 효과(+0.243)가 간접 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교부세의

순 성장 효과는 양(+)으로 나타난다. 강건성 검증에서 사회복지비의 성장 제약 효

과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은, 이러한 간접 상쇄 경로가 재정 자

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교부세와 상이한 경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비중은 사회복지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며(0.375), 고용률에
일관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조금의 고용 억제 효과

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여도 양 지역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어, 보조
금 중심의 재정 이전이 고용 창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발견의 강건성이 확인되었

다. 반면, 보조금의 복지 지출 효과를 통제할 경우 보조금 자체의 성장 기여는 양

(+)으로 나타나, 보조금 재원의 문제점은 재원 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용도 지정에

따른 지출 경직성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교부세의 고용 효과는 성장 효과와 시간적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GRDP 성장 효과가 당해연도에 발현되고 시차에서 소멸하는 것과 달리, 고용 효과

는 동시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차분석에서 차기년도(t+1) 고용률에 유의한

양(+)의 효과(0.090)가 확인되었다. 이는 교부세 유입이 부가가치 창출에는 즉각

적으로 기여하지만, 고용 창출까지는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의 고용 효과 역

시 동시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나타나, 재정 지출의 고용 파급

경로가 성장 경로보다 느리게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지방교부세는 복지 지출 확대라는 간접적 상쇄 효과에도 불구하고, 순
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다. 교부세의 성장 효과가 수

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확인되고, 고용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현된다는 점은 교

부세가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다만, 전국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 결과의 이면에는 지역 유형별로 상이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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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개발비 비중이 성장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향후 교부세 제도 개선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전국 분석 결과가 지역

별로 상이하게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대전은 자체수입 비중이 높음에도 복지 수요

압력이 재정 자립도의 효과를 압도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국
고보조금 매칭 의무와 자체적 복지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제조업 경기가 지역경제를 지배하여 교부세 충격의 변동성 자체

가 작고, 세종은 건설 투자에서 정주 서비스로의 세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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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0~2023년 통합 재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교부세 배분 공식의 제도적 특성을 이용하여 외생

적 재정 충격을 식별하고, 이 충격이 지방정부의 지출 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

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이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한 강건성 검

증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다만, 성장 효과는 주로 당해연도에 발현되며 차기

년도까지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부세 충격은 경제개발비보다

사회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사회복지비를 통한 간접적 성장 상쇄 경

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교부세의 순성장

효과는 양(+)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를 확대하고 고용률에

일관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금 중심의 재정 이전이 고용

창출에 우호적이지 않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교부세의 고용

효과는 동시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년도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성장과 고용 간에 시간적 비대칭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교부
세의 일반재원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친화적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GRDP 성장률에 유의한 양

(+)의 효과를 보이며, 이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강건하게 확인되었

다. 그러나 교부세 충격이 경제개발비가 아닌 사회복지비 확대로 귀착되고, 사회복
지비 비중이 성장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부세의 순성

장 효과가 복지 지출을 통해 일부 상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보

조금 분석 결과는 용도 지정 방식의 재정 이전이 지출 경직성과 고용 억제라는 부

작용을 수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부세의 용도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보
통교부세 산정 공식에 성장 친화적 재정 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

성을 존중하면서도 생산적 투자를 유인하는 간접적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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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가 수반하는 지출 경직성에 대한 제도적 관심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은 사회복지비와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이며, 고용률에 일관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의

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 의무지출 매칭에 재정이 집중되고, 재량적 투자 여력

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조금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그림
Ⅳ-1> 참조),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보조금의 독립적 인과 효과와 지역 특성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 효과를 통제할 경

우 보조금 자체의 성장 기여가 양(+)으로 전환된다는 결과는, 보조금 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 지정에 따른 지출 경직성이 핵심 쟁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포괄보조금 방식의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재량적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수도권 지역의 복지 지출 부담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강건성 검증 결과, 
사회복지비 비중의 성장 제약 효과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복지 의무지출이 재

정 운용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잠

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복지 매칭 비율 조정이나 복지 분야 국

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의 복지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정 여력이 성장

친화적 지출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세의 고용 효과는 성장 효과에 비해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인

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부세의 성장 효과는 당해연도에 유의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용 효과는 동시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고 1년의 시차를 두고서야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부세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기여하지만, 
그 성과가 고용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노동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재정 투입만으로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부세의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

출의 배분 방식 개선만이 아니라, 청년 유입 촉진, 정주 여건 개선 등 노동공급 측

면의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전·세종·충남 사례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부세의 지역경제 효과

는 각 지역의 재정 구조, 산업 기반, 도시화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된다. 대전
과 같이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 도시에서는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의 완화가 재량적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충남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복지 지출 압력의 구조적

상승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에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를 반영하더라도 그 효과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운용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지방교부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51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긴다. 첫째, 교부세의 직접적 성장 효과가 구체

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교부세 충격이

경제개발비가 아닌 사회복지비로 귀착됨에도 순 성장 효과가 양(+)으로 나타난다

는 것은, 지출 구조 이외의 경로—재정 유동성 확보, 지방채 상환, 민간 경제 신뢰

제고 등—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현재의 데이터 구조로는 이를 실증

적으로 분해하기 어렵다. 둘째, 교부세가 사회복지비로 귀착되는 현상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인지, 복지 의무지출 매칭 부담에 따른 구조적 제약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설계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 구분에 따라 정책적 처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

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은 지역 내 이질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산업도시와 행정도시의 재정 구조와 경제적

여건은 현저히 다르며, 교부세의 효과 역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한 분석 단위에서의 후속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

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경제 데이터가 일관된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구축·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투입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출

항목, 고용 구조,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변수의 수집·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실증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가 교부세의 성장 기여 효과

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재정이전의 효과

성, 지방정부의 지출 행태, 재원 배분의 최적 설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후속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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